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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의원 대표발의(2201544)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07. 09.

다. 회 부 일 : 2024. 07.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

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

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

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

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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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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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가. 부설주차장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

19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1) 개정안의 내용

안 제19조의3제2항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 변경 및 이동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안 제19조의3제3항은 안 제19조의3제2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주차방법 변경, 다른 장소로의 이동,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3제4항은 안 제19조의3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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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

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

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

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

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3.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

절된 채 입주민 등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부설주차장

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자

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2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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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

2020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승용·승합차)가 2010년도 1,468만대에서

2020년도 2,064만대로 40.6%가 증가1)하였으며, 2023년도 기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일반가구당 자동차등록 비율이 1대를 넘어선 반면에

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의결서. 2022.2.28.

현 행 개 정 안

---------------------.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

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삭 제>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삭 제>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

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

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

---------------------------------.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

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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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말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세대당 주차장면수 확보 비율은

95.15%에 그치고 있음.

【 2023년 지역별 일반가구당 자동차등록 비율 현황 】

구분
가구수(호)

①

차량등록수

②

비율(%)

②/①
구분

가구수(호)

①

차량등록수

②

비율(%)

②/①

전국 22,073,158 25,949,201 1.18 경기 5,500,024 6,525,098 1.19

서울 4,141,659 3,191,162 0.77 강원 698,410 866,640 1.24

부산 1,462,404 1,527,748 1.04 충북 720,231 936,269 1.30

대구 1,033,238 1,258,020 1.22 충남 948,631 1,245,446 1.31

인천 1,242,168 1,730,839 1.39 전북 786,775 992,516 1.26

광주 627,602 723,256 1.15 전남 793,249 1,250,386 1.58

대전 654,809 723,374 1.10 경북 1,166,594 1,533,931 1.31

울산 458,129 599,266 1.31 경남 1,404,476 1,943,849 1.38

세종 156,444 198,110 1.27 제주 278,315 703,291 2.53

*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구분
세대수(호)

①

주차장면수

②

비율(%)

②/①x100
구분

세대수(호)

①

주차장면수

②

비율(%)

②/①x100

전국 11,353,031 10,802,238 95.15 경기 3,100,547 3,384,951 109.17

서울 1,735,644 1,537,025 88.56 강원 365,019 300,147 82.23

부산 723,689 594,151 82.10 충북 382,033 341,531 89.40

대구 625,606 629,407 100.61 충남 512,485 455,270 88.84

인천 634,514 590,149 93.01 전북 422,715 396,797 93.87

광주 409,870 374,461 91.36 전남 374,531 291,674 77.88

대전 328,120 329,965 100.56 경북 538,538 460,725 85.55

울산 186,236 209,546 112.52 경남 843,939 710,223 84.16

세종 112,487 147,436 131.07 제주 57,058 48,780 85.49

【 2023년 지역별 아파트가구당 주차장면수 비율 현황 】

* 2023년 국토교통부 통계연보('83. 7. 1 이후 준공완료된 아파트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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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주차

관련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내 외부차량의

상습적인 무단주차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과 관련 주차갈등 민

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 주정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주차갈등이 폭력·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온 바 있음2).

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의결서. 2022.2.28. p.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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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 2022.2.28.

그런데,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등 현행법의

규정을 통해서는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3)에서 발생하는 주차질서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

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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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의 주차질서 위반과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첫째, 「도로교통법」 제35조4)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의 대상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5)의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차단기 등으로 인하여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공동주택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6)의 입장임7).

4)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

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생략)

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6)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 3190 판결 등

7) ｢교통안전법｣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을 “단지내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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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조치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주차장 내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셋째, 「형법」 제185조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는 주차질서 위반행

위가 “교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8) 벌칙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

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

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

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

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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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견인 등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 제8조의2에서는 주차방법의 변경, 자동차

이동 명령, 자동차 이동제한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① 노상주차장, ② 공영 노외주차장 및

③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9)10)으로 제한됨.

8) 2018년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주차를 방해한 운전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인천지방법원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존재

하지 않음.

9)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

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10)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

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

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

되는 것



- 12 -

따라서, 현행 ｢주차장법｣상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질서 위반행위 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사유지

내 주차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함.

주차장의 

종류
설치자 및 법적근거 조치 근거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

특 별 시장 ㆍ 광역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

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

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

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

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

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

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

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

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

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

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을 설

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통보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지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

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

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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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결과11)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행정력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

설문 인원의 98%에 달하고 있는 등 입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12).

11)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12) 제21대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바 있음(참고 참조).

주차장의 

종류
설치자 및 법적근거 조치 근거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

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에 대해 현행법은 “개방주차장”의 경

우에 한하여 관리 조치 근거를 두고 있음.

※ 자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견 설문조사 p.74 

(2022.1.18.~2.3. 실시)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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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주차갈

등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

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2023년 2월까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2022.3월).

개정안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 대

해서도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차

민원 분쟁에 따라 의도적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사례 등 주차 및 통행

방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을 해소하는 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사적 영역으로서 대부분 입주자 및 관리자의 규약 등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부설주

차장에 국가의 행정력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3조제2항13)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13)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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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14)에 따라 관리인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

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에 의무가

있음. 이러한 의무는 공동주택의 주차 관리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됨.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15)에서도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등의 경우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

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5)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

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

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생 략)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생 략)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

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

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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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분쟁 방지를 위한 자치적

인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내 자치규약 등을 통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 방법 변경, 자

동차의 이동, 자동차 이동의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생기는 경우,

무분별한 견인요청 민원 발생,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개입, 행

정력의 한계 등 다양한 우려16)가 존재한다는 지방차지단체들의 의견

제시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참고2 참조).

아울러 주차구획 경계의 침범은 다른 종류의 주차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평행 주차 등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구역에 불가피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 모두 행정조치가 요청되는 경우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

셋째,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체계·자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광주광역시, 경기도, 군포시, 인천광역시 중구·부평구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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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1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개장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와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의 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행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는 공영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음.

안 제1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질서 위반행위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안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

용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임.

따라서, 현행법 제19조의3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서는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 등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의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락이

두절된 차량에 대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해서는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다른 각 호에

대해서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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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부처 등 의견

(국토교통부)

민간의 자율영역인 부설주차장의 질서유지 위반행위까지 행정청의 관리

감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민간 부설주차장은

사유지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입주자 및 관리자의 공동규약 또는 입

주자 대표회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

에서 관리규약 등에 주차질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제21대 동일 법안 발의시 사적영역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력의 과

도한 개입, 지자체의 과중한 행정부담 우려가 있어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관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출한 바 있음(참고 2. 참조).

(소방청)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규제 대상 주차구역의 범위에 소방자동차 주

차구역의 포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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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주차장 주차질서 위반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법률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주차장법

문진석의원

(‘21.8.31)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에서 강제조치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김상훈의원

(‘22.5.13)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

거규정 신설

민형배의원

(‘22.7.18)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리자의 주

차방법 변경 및 이동 권고 근거 신설, 권고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행정

조치 요청 근거 및 행정조치 근거 규정 신설

허영의원

(‘23.3.20)

지정주차구획 외에 곳에 주차, 인접 주차단위구획에 침범 주차 등 주차질서 위

반행위에 대하여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지자체장의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근거 신설,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

고 후 매각, 폐차 근거 규정 신설

천준호의원

(‘23.9.18)

주차장 진출입을 막거나 주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 관리자

가 운전자에게 주차방법 변경 또는 이동 요구 근거 신설. 운전자가 현장에 없

는 경우 관리자의 주차방법 변경 또는 이동 조치 근거 신설. 관리자가 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경우 이동 조치 표지 설치 의무 신설

도로교통

법 일부개

정

법률안

강병원의원

(‘20.11.27)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

지의 장소로 지정

박완수의원

(‘20.12.18)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과

김진표의원

(‘21.2.5)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장소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

서영석의원

(‘21.2.8)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

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곳을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

문진석의원

(‘21.8.31)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출

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

송언석의원

(‘21.11.3)

주차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

차구획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

정우택의원

(‘23.8.2)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

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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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법률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청래의원

(‘20.6.18)

현행법의 자동차 방치행위의 요건을 ‘자동차를 개인 소유 토지, 공동주택 단지 

등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

위’로 장소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1일 이상 주차 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함

송언석의원

(‘21.5.25)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

지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경태의원

(‘21.3.10)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

고 주차방해자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어기구의원

(‘21.3.18)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

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박상혁의원

(‘21.3.19)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

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신영대의원

(‘21.6.7)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에게 정해진 주차구획을 준수하여 주차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등에게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문진석의원

(‘21.8.31)

타인의 주차질서 위반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정해진 주차구획의 준수 권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의원

(‘22.5.13)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

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

률안

김상훈의원

(‘22.5.13)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ㆍ이

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

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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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지자체 의견 (21대 유사 법안 발의시 제출된 의견)

*자료 : 국토교통부

□ (광주광역시 : 신중검토) 개정안 시행 시 무분별한 견인요청 민원 발생 예상,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 차질 등 행정력 한계 우려

   * 공동주택 부정주차 민원은 일 평균 20건 수준으로 현재 견인업무는 직영 견인차량 

1대, 인원 1명으로 운영 중이며, 견인보관소 차량수용대수는 10대

ㅇ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견인업체를 통하여 차량을 이동하고 부대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도입이 바람직

□ (경기도 : 신중검토) 공동주택 및 민간 부설주차장 내 주차질서 위반에 대하여 행정제

재는 사적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여겨질 우려

ㅇ 불법주차 관련 민원 처리에도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유지 

내 주차 위반행위 관여 시 소송 및 많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ㅇ 주차질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차장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제2절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층간소음, 간접흡연 등과 같이 주차질서 위반행위 방지조항을 신설

하여 자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

   * 경기도 내 부설주차장 현황 : 2021년 기준 496,703개소, 6,774,911면) 주차단속

범위 확대보다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충분

한 주차대수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군포시 : 신중검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

설주차장까지 관리하기에는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현재와 같이 시설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2022년 6월 말 군포시 부설주차장 현황 : 3,390개소(102,690면)

□ (인천시 중구 : 신중검토)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재 법정주차대수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상황에서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규제할 경우 심각한 주차

난을 초래하는 등 과도한 규제

  ㅇ 개인별 주차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민원 악용 가능성 및 시민들간 갈등 조장 초래 우려

  ㅇ 해당 지자체의 민원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상담 인력의 충원이 필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신중검토)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도록 하고 

민과 민의 대립구도에 지자체 강제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 주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통행, 주차 불편 발생

시 시설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차량을 지자체가 이동, 견인을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

  ㅇ 견인에 이른 원인의 증명과 견인 등의 조치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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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주차장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구분 개  요 차량 방치 기간 처벌 등 결과

송도 

캠리

주차스티커 미부착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 시비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음

(‘18.8.26)

*입주민은 후문으로 주차장 이용

7시간

(입주민이 

차량을 인도로 

옮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 징역6개월, 집행유

예 2년 선고

(‘18.11.30. 인천지법)

노원

상가 

상가 세입자가 보증금 시비로 상가 주

차장 입구를 트럭으로 막음(‘18.9.3)
9시간

노원구청에서 차주와 

연락 후 견인

평택

그랜저

입주민이 주차카드 발급 문제로 관리사무

소와 언쟁 후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음

(‘20.6.1)

*입주민은 다른 통행로로 주차장 이용

14시간

(경찰 출동 후 

차주가 차량 

이동)

업무방해 혐의 입건

양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정차 위반 스티커 부착

에 반발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

음(‘20.12.28)

12시간

(경찰 출동 후 

차주가 차량 

이동)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 벌금 150만원 선

고

강남

아파트

여자친구의 절교를 이유로 아파트 주차

장 입구 봉쇄 지시 및 이행

(‘20.12월)

2시간

업무방해교사 및 업무방해 

협의 ⇒ 벌금 7백만원, 

500만원 선고

인천 

논현동 

상가

상가 임차인이 주차요금 징수에 불만을 품

고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음

(‘23.06.22)

7일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

영등포

다수 민사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50대가 주

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며 차량

으로 차단기 앞 막음(‘23.6월)

30분

업무방해혐의로 벌금300

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피고 항소

인천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음(‘24.5.7) 10시간

경찰은 관리사무소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견인 조치

*경찰청장은 “이런 현장 조

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리 및 조치 전 과

정을 면밀히 분석해 공유” 

지시(’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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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육로'에 대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

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

13376 판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